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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하여 한국 ‘보육의 공식화(Formalization)’ 과정을 추적하고, 이것이 보육노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보육 공식화는 국가 재정 책임과 민간 의존적 수행의 모순적 결합,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로 인해 외형적 팽창과 내적 모순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공식화(Incomplete Formalization)’의 경로를 밟아왔다. 본 연구는 이를 민간 의존적 구조라는 경로의존성이 제도 변화의 각 국면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분석 개념으로 제안한다. 경로의존성, 결정적 분기점, 층화, 전환 개념을 적용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부터 현재 진행중인 유보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보육교사의 노동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분석한 결과, 공식화는 보육노동을 법적으로 가시화하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임금 체계의 이원화와 처우의 서열화, 관료적 통제의 강화, 젠더화된 저평가 구조를 지속시켜 처우 개선의 제한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었다. 이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경로의존적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노동권과 돌봄 가치를 담보하는 통합 체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
          
        

        
          This study traces the process of the “formalization” of childcare in Korea through the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examines its impact on childcare labor. Owing to the contradictory combination of state fiscal responsibility and private-sector-led provision, together with the kindergarten-daycare dualism, the formalization of childcare in Korea has followed a path of “incomplete formalization,” in which outward expansion and internal contradictions coexist. This study proposes incomplete formalization not as a description of outcomes but as an analytical concept that captures the mechanism by which the path dependence of a private-provision-dependent supply structure is repeatedly reproduced at each juncture of institutional change. Applying the concepts of path dependence, critical juncture, layering, and conversion, the study analyzes how successive phases-from the enactment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n 1991 to the ongoing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reorganized childcare teachers’ labor. While formalization advanced the legal visibility of childcare labor, it simultaneously perpetuated a dualized wage system, a hierarchy of working conditions, intensified bureaucratic control, and the gendered undervaluation of care work, resulting in constrained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and heightened labor intensity. Thes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build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safeguards teachers’ labor rights and the value of care without repeating path-dependent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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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돌봄(Care)은 사적 영역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시장이 중첩되는 공적 노동의 영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보육은 가부장적 질서 아래 여성 가구원의 헌신에 기반한 비임금·비공식 노동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안미영, 2012). 그러나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전통적인 가정 내 보육 모델의 한계를 가져왔고(유희정, 2004),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면서 보육은 국가 책임 하에 공급되는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급격히 확장되었다(김혜인, 2012; 박경자, 황옥경, 문혁준, 2013). 이처럼 비공식 부문에 머물던 돌봄이 법적·제도적 규범이 작동하는 공적 영역이자 공교육의 한 부문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경로를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공식화(Formalization)’라고 정의한다(조부경, 고영미, 임수진, 2022).

      이러한 보육의 공식화 및 제도 전개 과정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복지 확대 정책이나 보육 전달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주목해 왔다. 기존 주요 논의는 한국의 보육 공식화가 ‘국가의 재정 책임’과 ‘시장 주도형 수행’이라는 독특하고도 모순적인 결합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김혜인, 2012). 즉, 국가가 비용을 전면 지원하면서도 정작 서비스 공급은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공고히 해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 중심의 유치원 체제와 복지·돌봄 중심의 어린이집 체제로 이원화되어 발달한 공식화 경로는 관할 부처, 법적 근거, 교원 양성 및 처우의 격차를 낳았고, 이는 보육 정책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김은설, 이진화, 김혜진, 배지아, 2014; 박은혜, 장민영, 2014).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모순적 결합이 ‘왜’ 발생했고 ‘왜’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정책 기조의 변화를 정권 교체라는 사실 자체로 설명하거나 관료제적 통제의 강화로 환원하는 데 그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결합이 각 제도 변화의 국면마다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행위자 간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보육 공식화의 불완전성이 발생하는 구조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국가, 기관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보육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가 공식화 과정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함께 살핀다.

      이와 같은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공식화는 보육을 둘러싼 행위자들, 특히 현장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에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공식화의 긍정적 측면은 보육노동의 사회적 가시화와 법적 노동권 보장이다.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돌봄이 ｢영유아보육법｣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면서, 보육교사는 과거의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적 노동자이자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조부경 외, 2022; 이정욱, 류승희, 임수진, 2018).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이면에는 부정적 그늘이 공존한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평가 체계(평가인증 등)는 교사들을 과도한 서류 행정에 매몰시켜 아동과의 실질적 상호작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강복화, 2024). 또한,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감시 체계의 강화는 보육 현장을 상시적 자기 검열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이은영, 2019).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돌봄의 가치 속에서, 가부장적 전통이 기대하는 ‘모성적 돌봄자’로서의 헌신과 국가 제도권이 규정한 ‘전문 교육자’ 지표를 동시에 강요받는 모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은혜, 2003).

      나아가 본 연구는 분석의 초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선행연구가 보육 공식화를 거시적 정책 변화나 예산 확대, 전달체계의 이원화 구조를 기술하는 데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보육을 실제 수행하는 주체인 보육교사의 노동 실태와 직업 정체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 책임과 민간 의존이라는 모순적 공식화 구조와 제도적 경로가 현장 교사들의 노동을 어떻게 재편했고, 그것이 왜 처우 개선의 제한과 노동강도 강화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는지를 교사의 ‘노동’을 중심축에 두고 추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불완전한 공식화(Incomplete Formalization)’ - 즉 법적 공식화의 선언이 실질적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메커니즘-로 개념화하며, 이 개념이 보육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돌봄 영역의 공식화 분석에도 적용 가능한 분석틀로서의 잠재성을 지님을 결론에서 논의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제도 변화의 거시·중범위적 경로 분석과 노동 주체가 겪는 미시적 결과를 하나의 논문 안에서 다룬다. 이는 제도의 성격이 노동의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민간 의존적 공식화라는 제도적 경로가 현장 교사의 처우와 직업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는, 제도와 노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필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을 간과하면 제도 분석은 노동 현실과 유리된 정책사에, 노동 분석은 그 구조적 원인을 결여한 실태 기술에 머물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층위를 잇는 핵심 기제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틀을 적용한다. 보육 제도의 변화 역학을 복지국가 발전 및 젠더 체제를 다루는 거시적 층위, 법령·행정 체계를 다루는 중범위 층위, 그리고 국가·민간운영자·교사·학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미시적 층위로 구조화하여 분석한다(Steinmo, Thelen, & Longstreth, 1992; Thelen, 2003). 본 연구가 분석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개념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 층화(Layering), 전환(Conversion)이며, 각 개념의 적용 기준은 3장(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자료, 정부 및 기관 생산자료 등을 활용한 역사적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공식 영역이 법제화되는 ‘제1국면(태동기-2000년대 초반)’과 공공성 강화 흐름 속에서 노동 조건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제2국면(2000년대 중반-현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경로의존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Pierson, 200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가시적으로 앞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유보통합은 지난 수십 년간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온 한국 보육 공식화 역사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자 제도적 변곡점이다. 본 연구가 시도하는 보육 공식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분석은, 비공식적 영역이었던 돌봄노동이 ‘시장 의존형 제도화’ 체제 속에서 공식화될 때 노동 주체들이 어떤 구조적 한계를 겪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경로가 각 제도 변화의 국면에서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함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과거의 경로의존적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과 돌봄 가치의 재평가를 담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노동의 공식화(Formalization of Labor)
        ILO의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권고(제204호)’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는 법률이나 관행상 공식적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적용받는 노동자 및 경제 단위의 모든 경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ILO,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 공식화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와 경제 단위를 법적·실무적 공식 장치(Formal Arrangements) 내로 통합하여 규제에 따른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ILO, 2025a, 2025b).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등록을 의미하는 이분법적 변수가 아니라, 법적 선언(Legal Declaration), 법의 적용 범위(Coverage) 포함,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Effective Protection)를 모두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인 프로세스로 이해되어야 한다(ILO, 2025c; Rosaldo, 2021).

        국내 보육노동의 경우, 공식적 규칙의 부재로 인해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지 않았던 비공식성(Informality)의 단계에서, 공식적 규칙(법률)은 형성되었지만 그 규칙의 비정합성으로 인해 부여된 권리가 부분적으로 무시되거나 제한되는 단계로 이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동의 공식화는 특정 서비스 노동이 비공식적인 개인적 관계 혹은 무급 가사 노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법규와 공식적인 시장 체계 내로 편입되는 과정(Assaad & Krafft, 2013)이자, 노동의 수행 방식, 보상 체계, 노동자의 법적 지위, 사회적 인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과정(ILO, 2015)으로 규정한다.

      

      
        2) 보육노동의 특성과 직업 정체성 갈등 
        보육은 일반적인 서비스 노동과 달리 ‘관계적 노동(Relational Labor)’이라는 본질적 특수성을 지닌다(Fairchild & Mikuska, 2021). 보육 노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김희영, 2024). 그 성과는 표준화된 산출물로 계량화되기 어렵고, 신체적 돌봄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수행되며, 교사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감정노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Hochschild, 1983). 이러한 특수성은 돌봄이 공식화되어 임금 노동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직업 정체성 갈등을 야기한다(England, 2005). 관계적이고 계량화되지 않는 노동의 성격과, 자격 요건·임금 체계·평가 지표를 통해 노동을 표준화하고 측정하려는 공식 제도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보육교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직업 정체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긴장에 놓이게 된다.

        첫째, ‘모성적 돌봄자’ 정체성은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의 연장선으로 보육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공식화 이후에도 저임금을 정당화하거나 노동권 주장을 위축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Noddings, 1984). 둘째, ‘권리 주체로서의 노동자’ 정체성은 보육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식하며, 노동의 공식화는 이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안미영, 2012). 셋째, ‘전문 교육자’ 정체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기 인식이며, 유보통합 논의에서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문서화되고 평가받는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조부경 외, 2022; Engster, 2007).

        이 세 직업 정체성은 공식화 과정에서 경합하고 조율되며, 보육교사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전문 교육 노동자로 안착하는 경로를 결정짓는다(Karila & Kinos, 2012). 그러나 공식화 이후에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평가절하(Undervaluation) 현상이 지속되며(Marsh, 2014), 이는 처우 개선이 제도적 공식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3)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분기점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이하 HI)는 제도를 ‘정치 체제나 정치 경제의 조직 구조에 내재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 관습, 규범, 관례’로 정의하며(Thelen & Steinmo, 1992),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 행위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다(Hall & Taylor, 1996). 이 정의에 따르면 법령과 행정 체계와 같은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보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젠더화된 규범이나 ‘민간이 효율적’이라는 통념과 같은 비공식적 인식 역시 제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도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권력 관계와 갈등의 산물로 형성되며, 일단 구축된 제도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재정의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독자적인 힘을 갖는다(Thelen, 1999).

        본 연구가 보육 공식화 분석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HI의 핵심 개념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 두 가지이다. 경로의존성은 특정 시점의 제도적 선택이 이후 선택의 범위를 제약하며 제도 변화가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리킨다(North, 1990; Pierson, 2000). 결정적 분기점은 기존의 경로가 해체되고 새로운 경로가 선택될 수 있는 짧은 전환적 국면을 의미하며, 이 국면에서의 선택이 이후의 제도 발전 궤적을 장기간 규정한다(Collier & Collier, 1991). 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4년 전면 개정, 2009년 정책 기조 전환 등 보육 제도사의 주요 변곡점을 이 두 개념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제도적 선택이 어떻게 이후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를 고착시켰는지를 추적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2024-2026) 역시 새로운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이 틀에서 전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제도가 공식적 형태는 유지한 채 그 적용과 해석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양상에 주목한다. Mahoney와 Thelen(2010)은 급격한 단절이 아닌 점진적 제도변화를 행위자들이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거부점(Veto Possibilities)의 강도와 제도 해석의 여지라는 두 차원에 따라 대체(Displacement), 층화(Layering), 표류(Drift), 전환(Conversion)의 네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대체는 기존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교체되는 방식을, 층화는 기존 제도 위에 새로운 규칙이나 지원 체계가 덧붙여지며 성격이 변화하는 방식을, 표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변하지 않으나 환경 변화로 실질적 효과가 달라지는 방식을, 전환은 공식 구조는 유지되나 그 목적과 운용 방식이 달라지는 방식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한국 보육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층화와 전환 두 개념을 원용하며, 대체와 표류는 분석 대상 시기의 제도 변화 양상과 부합하지 않아 다루지 않는다.

      

    

    

  
    
      3. 연구방법
      
        1) 분석틀의 구성 원리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인 경로의존성, 결정적 분기점, 층화·전환을 통합하는 분석틀을 구성한다. 이 분석틀은 보육의 공식화 과정과 보육노동의 변화라는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 대상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분석의 기간은 크게 두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의 기준은 보육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 여부이다. 제1국면(태동기-2000년대 초반)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보육이 법적·제도적 틀 내로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으로, 1921년 최초의 탁아소로부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를 포함한다. 제2국면(2000년대 중반-현재)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을 기점으로, 공식화된 보육 제도가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보육교사의 노동 조건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현재의 유보통합 추진까지를 포함한다. 이처럼 약 100년에 걸친 제도 변화를 두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정책 선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후속 경로를 규정한다는 장기적 관점을 전제한다(Pierson & Skocpol, 2002). 본 연구의 핵심은 제1국면에서 형성된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가 제2국면의 정책 선택을 어떻게 제약하였고, 그 결과 각 국면에서 층화와 전환이라는 형식으로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 자료는 세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육 정책사 및 보육노동을 다룬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둘째,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중장기 보육계획과 전국보육실태조사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발간한 정책 보고서와 통계자료, 셋째, ｢아동복리법｣·｢유아교육진흥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원문이다. 자료는 보육 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1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문서, 보육교사의 노동 조건에 관한 양적 실태조사,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 또는 돌봄노동 이론을 적용한 선행 학술연구로 한정하였다. 분석은 개별 법령·정책과 해당 시행 전후의 보육교사 노동조건 통계를 시기별로 대응시켜 제도 변화와 노동조건 변화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본 연구의 역사적 문헌분석은 정책 변화와 노동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통계적으로 실증하는 것보다, 제도 변화의 역사적 경로와 그 경로의존적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2) 분석 수준과 변수의 구조화
        본 연구의 분석 수준은 거시-중범위-미시의 세 층위로 구조화된다(Fioretos, Falleti, & Sheingate, 2016). 본 연구의 분석은 중범위 층위, 즉 구체적인 보육 관련 법령과 행정 체계, 자격 인정 제도, 재정 지원 구조 등 공식적 제도와, 보육을 여성의 모성적 역할로 규정하는 젠더화된 이념 등 비공식적 제도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 거시적 층위인 복지국가 발전 경로와 국가-시장 관계의 역사적 구조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제약하는 배경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다루며, 미시적 층위인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제도 변화가 보육교사의 노동 조건에 미친 결과를 해석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참조한다.

      

      
        3) 분석틀 
        본 연구는 특정 정책 변화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명명할 때, 해당 변화가 (1) 이전 시기의 법적·행정적 틀을 실질적으로 교체하거나 변경했는지, (2)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새로운 제도적 경로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층화(Layering)는 기존 법령이나 지원 체계의 틀이 유지된 채 그 위에 새로운 지원 제도가 추가되는 경우에 적용하였고, 전환(Conversion)은 제도의 법적·행정적 구조 자체는 유지되나 그 운용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1>은 분석틀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분석은 역사적 맥락(T-1)-즉 보육의 비공식 영역 시기-에서 출발하여, 공식화 초기(T)와 보육의 공공화 시기(T+1)를 거치면서 각 국면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도적 맥락,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보육노동의 공식화 수준과 노동 조건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때 각 시기 사이에는 정책피드백에 의한 경로의존성이 작동하며, 결정적 국면에서의 선택이 다음 국면의 제도적 출발점을 규정하는 연쇄적 인과 과정이 분석의 핵심적 관심사가 된다.

      

    

    

  
    
      4. 보육의 공식화 경로 분석1 : 선별적 복지기반의 양적 팽창과 민간 의존 경로의 형성(태동기-2000년대초)
      이 시기 보육은 빈곤 가정과 저소득층·취업모의 자녀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의 성격을 띠었다. 보편적 시민권이 아니라 특정 취약 계층의 결핍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잔여적(Residual) 개입이었다는 점에서, 이 국면은 이후 보편적 보육으로 이행되는 제2국면과 뚜렷이 구별된다(Esping-Andersen, 1990).

      본 장에서는 보육 제도의 공식화 초기인 태동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제도적 변화와 그 역학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첫째, 보육 제도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공식화되었는지 살피고, 둘째, 이러한 공식화 과정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임금, 노동 환경)과 자격 및 지위 인정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노동 환경 문제가 지닌 역사적 연원을 규명할 것이다.

      
        1) 제도적 맥락: 보육 정책 및 제도 변화
        
          (1) 보육의 태동과 ｢아동복리법｣ 시기(1961년): 자선적 구호와 잔여적 복지의 경로 창출
          한국 보육의 역사적 뿌리는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된 탁아 프로그램에서 발견된다(유희정, 2004). 일제강점기 당시의 탁아는 빈곤 가정이나 취업모의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빈적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박경자 외, 2013; 김은설 외, 2009). 이는 국가의 공적 책임보다는 종교 단체나 자선가들의 헌신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보육을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임시로 보완하는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로 정의하는 역사적 유산을 남겼다(김혜인, 2012).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구호령(1944년) 하의 ‘보육원’ 설치를 거쳐, 해방 후 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빈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시 구호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의 역할은 1952년 ‘후생시설 운영 요강’ 시달을 통해 민간 시설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강영욱, 2002; 유희정, 2004). 이 시기의 보육은 일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된 비공식적 구호 중심의 시기로 보육은 여전히 가정에서 사적차원으로 이뤄졌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법정시설로서 탁아소의 설치 기준과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명문화했다(조복희, 강희경, 김양은, 한유미, 2013)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1960년대 국가는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고, 재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통해 ｢아동복리법｣상 민간 개인의 탁아시설 설치 제한을 낮춰 민간의 참여를 대폭 유도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복지 지출보다 산업 자본 축적을 우선시한 당시 국가 발전 전략 하에서 보육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강영욱, 2002). 이는 한국 보육 제도가 ‘민간 중심의 저비용 공급 구조’라는 경로를 밟게 된 계기가 되었다(김혜인, 2012).

        

        
          (2)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 국가 주도의 양적 팽창과 교육·보육의 이원화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는 보육이 교육의 틀 내로 강제 통합된 시기이다. 19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신군부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복지국가 건설과 교육개혁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고, 유아교육을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나은경, 오경희, 2016).

          ｢유아교육진흥법｣은 당시 유치원, 어린이집, 탁아소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영유아 관련 시설을 ‘유아교육기관’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어 개념적 일원화를 시도하였다(나은경, 오경희, 2016). 특히 기존의 탁아 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칭하여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이정욱 외, 2018). 새마을유아원은 짧은 기간에 수천 개가 설립되며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으나, 운영의 질적 수준은 담보되지 못했다.

          특히 새마을유아원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반일제 위주로 운영되었기에, 실제 보육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종일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냈다(김혜인, 2012; 박경자 외, 2013). 이로 인해 탁아 본래의 기능이 왜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들은 다시금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나은경, 오경희, 2016). 이는 이후 민간의 자생적인 ‘지역사회 탁아소 운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강영욱, 2002).

          한편 유치원은 이 시기 이전부터 ｢교육법｣(1949) 체계 아래 문교부(현 교육부) 소관의 학교 기관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새마을유아원을 신설하여 보육 기능을 흡수하려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미 학교로 자리 잡은 유치원과 복지 시설로 편성된 유아원이 관할 부처·법적 근거·교사 자격을 달리한 채 병존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 형성된 학교 체제(유치원)와 복지 시설 체제(유아원)의 분리가 강력한 경로의존성을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자격, 시설 기준, 행정 전달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로가 병행 발전하면서,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될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부처 간 갈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나은경, 오경희, 2016; 유희정, 2004).

        

        
          (3)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보육의 재정의
          1980년대 후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급증과 핵가족화는 탁아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격상시켰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보육의 사회화 담론을 형성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박경자 외, 2013). 기존의 새마을유아원 체제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졌으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직장 탁아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박경자 외, 2013). 특히, 1990년 서울 망원동 지하 셋방 아동 질식사 사건은 보육 입법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강현구, 이순영, 2014).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보육의 공식화에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이 법은 ‘탁아’라는 잔여적 구호 개념을 보호와 교육이 결합된 ‘보육’이라는 권리 기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교체하였고, 이후 30여 년간 지속된 보육 법체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이는 기존 경로의 실질적 교체와 새로운 경로의 장기 지속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이영수, 2004; 박경자 외, 2013).

          이 법은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환원하고 주무 부처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였으며,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김혜인, 2012; 박경자 외, 2013). 이로써 보편적 보육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은 교육부와의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보육을 유아교육 체계에서 분리한 결과였고, 유치원은 ｢교육법｣ 체계 하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체계 하에 머물게 됨으로써 제도적 분절성은 더욱 심화되었다(김혜인, 2012; 나은경, 오경희, 2016; 박경자 외, 2013).

          한편 이 법을 통해 보육 인력의 자격 체계가 법제화되었으며, 보육교사는 비로소 국가 시스템 내에서 직업으로서의 행정적 가시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보육 시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보육교사’라는 직종은 본격적으로 대규모 임금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법 제정 이후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는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 대출 등 민간 설립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 시설 확충은 계획 대비 미흡했던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목표의 237%를 초과 달성하며, 보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거대한 민간 비중을 형성하게 되었다(유희정, 1999).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IMF)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보육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보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국가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보육 운영과 노동이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한층 깊숙이 편입되었다(안미영, 2012).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통한 보육의 재정의 과정은 기존의 시장 공급기반의 시스템을 공공성에 기반하여 대체(Displacement)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에 층화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표 1> 참조).

          
            <표 1> 
				
            

            
              법제도의 변화 내용
            
            

          

          
            
              
                	시기 구분
                	법적 근거
                	시설 명칭
                	주관 부서
                	성격
              

            
            
              	태동기 
(-1960)
              	후생시설 
운영 요강
              	탁아소/보육원
              	보건사회부
              	임시 구호, 빈민 구제
            

            
              	아동복리법
(1961-)
              	아동복리법
              	탁아소/어린이집
              	보건사회부
              	법정 복지시설화, 민간 완화
            

            
              	유아교육진흥법
(1982-)
              	유아교육
진흥법
              	새마을유아원
              	내무부
              	교육 중심, 보육 기능 약화
            

            
              	영유아보육법 
(1991-)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 독립화, 양적 확충
            

          

          

        

      

      
        2)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변화 
        
          (1) 임금 구조와 교육환경의 실태
          보육의 공식화 과정은 보육교사의 노동을 ‘전문적 노동’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나, 실제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정부는 매년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인건비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는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만 적용되는 권고 사항에 불과했다(유희정, 2004).

          임금 측면에서 보육교사는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다. 보육 관련 국가 차원의 첫 실태조사인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는 112.6만 원이었으며, 특히 시설 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국공립 시설 교사가 평균 126.4만 원을 수령하는 동안 가정보육시설(놀이방) 교사는 72.3만 원에 불과했다(유희정, 이미화, 2004). 이러한 임금 격차는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시설과 보호자 보육료에 의존하는 민간 시설 간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 환경 또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로 특징지어진다. 보육교사의 평일 평균 근무 시간은 10.2시간에 달했으며, 토요일 근무도 6시간 이상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교사는 20.7%에 불과했다. 보육 업무 외에도 청소, 배식, 차량 지도, 각종 행정 공문 처리 등 지원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 정작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본질적 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유희정, 이미화, 2004). 특히 점심시간조차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지도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2>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시설 유형
                	월평균 보수(만원)
                	주당 평일 근무(시간)
                	초과수당 지급률(%)
                	휴게시간 제공(%)
              

            
            
              	국공립
              	126.4
              	10.0
              	29.5
              	35.0
            

            
              	법인/단체
              	110.0
              	10.4
              	20.0
              	25.0
            

            
              	민간/개인
              	104.9
              	10.5
              	17.7
              	15.0
            

            
              	가정(놀이방)
              	 72.3
              	10.3
              	10.0
              	 5.0
            

            
              	전체 평균
              	112.6
              	10.2
              	20.7
              	24.2
            

          

          
            
              출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2004, 한국여성개발원(보고서 재구성)
            

          

          

          물리적 환경 또한 열악하여, 보육시설 내 교사 전용 휴식 공간이나 사물함이 구비된 곳은 각각 28.2%, 59.4%에 불과했다(유희정, 이미화, 2004). 이러한 환경은 보육교사를 전문적 교육자가 아닌 기능적·보조적 인력으로 위치 지었으며, 이는 높은 이직률과 소진(Burnout)의 원인이 되었다.

        

        
          (2) 자격·지위·인정 체계
          보육 인력의 자격 체계는 보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적 지표이다. 한국 보육 인력의 명칭은 ‘보모’에서 ‘보육사’, 그리고 ‘보육교사’로 진화하며 사회적 지위 인정의 역사를 반영해 왔다.

          1960-70년대 보모(Nursemaid)라는 명칭은 보육을 가사 노동의 연장이나 여성 특유의 모성 본능에 기반한 돌봄으로 간주하던 인식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는 명시적인 자격 기준이 없었으며, 사회사업적 차원의 봉사자로 취급되었다(강영욱, 2002).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시기에 접어들어 ‘새마을유아원 교사’ 명칭이 도입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격 미달자가 양산되는 등 형식적 공식화에 그쳤다(서문희, 박지혜, 최진원, 2005).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보육교사 명칭과 자격인정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보육 인력의 지위를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는 보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보육교사 1급과 2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전문대 이상의 관련 학과 졸업자나 보육교사교육원(1년 과정)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서문희 외, 2005).

          그러나 1년이라는 단기 양성 과정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치원 교사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낮은 전문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여 사회적 인정을 저해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유희정, 2004).

        

      

      
        3) 공식화에 따른 보육 노동의 변화 
        
          (1) 민간 의존 경로의 형성과 노동환경의 구조적 제약
          한국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는 ‘공공적 목적-민간적 수단’의 괴리이다.1) 1968년 ‘미인가 시설 임시조치령’과 1990년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해 고착화된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지닌다(김혜인, 2012). 한번 형성된 민간 시설 중심의 시장은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하여, 이후 공보육 확대를 시도할 때마다 시장 경쟁 논리와 운영 손실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개입을 제약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민간 운영자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교사의 노동 강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는 이를 ‘민간의 자율성’이라는 정책적 기조 하에 제도적으로 방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이영수, 2004). 결국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공식화 초기 단계에서 국가가 선택한 저비용 확장 경로의 결과물인 것이다.

        

        
          (2) 돌봄·교육 이분화의 기원과 보육노동 저평가의 구조화
          보육 정책이 ‘보호’와 ‘교육’ 사이에서 직업 정체성 갈등을 겪어온 역사 또한 보육교사의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유아교육으로의 강제 통합과 1991년 복지 체계로의 분리 귀속은 보육교사의 업무를 가사 노동의 연장 혹은 단순 보호로 보는 시각과 전문 교육으로 보는 시각을 혼재하게 만들었다(안미영, 2012).

          특히 보육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돌봄과 감정노동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간주되어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되었다(유희정, 2004). 이러한 인식은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전문적 판단과 정서적 지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게 하였고, 자격 인정 체계가 국가 자격으로 공식화된 이후에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태동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보육 제도의 공식화 과정은 외부의 사회·경제적 압력(핵가족화, 저출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 형성 단계에서 고착화된 민간 중심의 보육 공급 구조라는 ‘민간 의존적 확장 경로’는 이후 보육제도의 고도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육교사 열악한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육의 공식화 경로 분석2 :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과 민간 의존 경로의 고착화(2000년대 중반-현재)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한국 보육의 공식화 국면은 초저출산 위기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거시적 사회 변동 속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전례 없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과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거치며 보육 정책의 경로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보육/보편적 복지’로 이행된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팽창 이면에는 초기 형성 단계에서 국가 자원의 부족으로 채택했던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가 지닌 강력한 경로의존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 시기의 제도적 맥락을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1절에서 통합적으로 살피고, 2절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조건의 실태를, 3절에서 공식화 구조가 보육 노동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분석한다.

      
        1) 제도적 맥락: 사회·경제적 배경과 보육 정책 및 제도 변화
        
          (1) 사회·경제적 배경: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200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초저출산(Ultra-low-fertility) 사회의 기준선인 1.3명을 하회하는 1.178명으로 급감하였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와 노령 인구 부양비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을 더 이상 가계의 문제가 아닌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투자로 재정의하고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구는 급감한 반면 1세대 및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정 내 돌봄 공백을 개별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것이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보건복지부, 2013).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점도 공보육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10년 49.4%로 지속 상승해 왔으나,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나중에 재진입하는 M-Curve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64.9%가 그 사유로 자녀 양육을 꼽을 만큼 독박 육아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선진국들의 보육 정책 동향 역시 한국 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OECD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통합하고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한국의 유아교육비 공공 부담 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인 79.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러한 인구학적 압력, 젠더화된 돌봄 구조의 한계, 국제 규범의 압박이 중첩되면서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공보육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2) 새싹플랜에서 누리과정까지(2004~2013):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이행과 민간 의존 구조의 심화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보육을 국정과제로 삼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며 공보육 정책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였다(이은영, 2019). 이 시기 수립된 제1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06-2010)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 서비스 공급을 강조하였다(윤정향, 마경희, 노대영, 2021).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기본보조금 지원(민간 어린이집이 인가된 정원이 미달되어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시설에 지원) 등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국가가 공급자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려는 공공성 강화의 지향을 담고 있었다(이미화, 여종일, 엄지원, 2012).

          다만 이러한 공공성 강화는 이미 고착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구조를 유지한 채 국가의 재정 지원 체계를 위에 덧붙이는 층화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책의 지향은 공공성 강화에 있었음에도, 1968년 이래 형성된 민간 의존 경로 자체는 전환되지 못한 채 유지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제1차 기본계획(새싹플랜)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를 보완·수정하여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발표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은 보육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는가라는 정책 수단의 차원에서 새싹플랜과 구별되는 지향을 보였다. 새싹플랜이 시설, 곧 ‘공급자(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공급 자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했다면, 아이사랑플랜은 지원의 초점을 수요자인 학부모로 옮겨, 학부모의 선택권과 시장의 경쟁 기제를 통해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중산층까지 보육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보육 바우처(아이사랑카드)이다(이은영, 2019; 박은미, 김소라, 2016).

          이러한 지원 방식의 전환은 개별 정권의 이념적 성격으로 환원되기보다,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경로에 관한 상이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정적 분기점이자 전환(Conversion)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지원 방식이 시설 보조금에서 학부모 바우처로 바뀌면서 보육 정책의 운용 목적과 수혜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민간 보육 시설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공형 어린이집’ 모델이 도입되어, 공공성의 확대마저 민간 시설을 매개로 추구하는 민간 의존적 성격을 띠었다(박은미, 김소라, 2016). 결과적으로 아이사랑플랜은 공보육 정책이 새로운 경로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분기점에서 민간 의존적 공공화를 선택한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를 소비자로 위치시키는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행정적·관료적 통제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표 3> 참조).

          
            <표 3>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의 주요 내용
            
            

          

          
            
              
                	정책 항목
                	새싹플랜(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
              

            
            
              	지원 방식
              	시설 직접 지원(기본보조금) 중심
              	부모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직접 결제
            

            
              	지원 범위
              	차상위 한정, 소득 130%까지 차등 지원
              	이용 아동의 80%까지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설 정책
              	국공립 이용률 30% 달성 목표 확충
              	민간 시설의 품질을 높여 ‘공공형’ 시설 도입
            

            
              	가정 정책
              	시설 이용 아동 지원에 집중
              	양육수당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강화
            

            
              	핵심 전략
              	평가인증제 기반 조성 및 전산망 확대
              	전달 체계 효율화 및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출처: <새싹플랜>, 2006, 여성가족부; <아이사랑플랜>, 2009, 보건복지가족부(보고서 재구성)
            

          

          

          보편적 보육체제로의 이행은 아이사랑플랜 시기 후반부인 2012년 3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전 계층 무상보육제도인 누리과정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년 간의 5세 대상 시범사업 이후, 2013년 3월에는 3-4세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수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이행 선언은 인프라 확충 없는 비용 지원 방식이 지닌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국가는 국·공립 시설의 직접 구축에 수반되는 거대한 재정 투입과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 시장 구조를 온존한 채 재정 바우처를 제공하는 우회적 전략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역설적으로 민간 공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원아 수요와 운영 수익을 보증해 주는 결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민간 중심의 공급 인프라를 강력한 고착화 상태로 이끌어 국가의 공적 통제권 행사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 장벽을 형성하였다(김근진, 문무경, 조혜주, 2018; 하연섭, 유영미, 2017).

          이 시기 정부는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보육 교사를 단순 돌봄에서 영유아 보육 전문가로 재규정하려는 시도이나, 국가가 민간 기관 내부의 고용 및 임금 배분 구조까지 규제하지는 못하면서 시장적 수익성 논리와 충돌을 일으켰다. 정부는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수당만을 얹어주는 방식을 반복하였고(백선희, 2015; 양미선, 김동훈, 최윤경, 2018), 이는 여전히 처우와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육 노동자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3) 유보통합(2024년~진행중): 이원화 구조의 통합 시도와 과제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의 법적, 행정적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분리·운영된 이원적 체제는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경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분절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표준화된 품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공식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24).

          한국 사회에서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과 각 진영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통합이 지연된 원인이 단순히 행정적 조율의 어려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진영(교육부·사립유치원 단체)과 어린이집 진영(보건복지부·민간보육시설 단체)은 각자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진영의 조직화된 반대는 통합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책 동력을 약화시켰다(이정욱 외, 2018; 조부경 외, 2022). 이는 4장에서 확인한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가 형성한 기득권 구조의 정치적 산물로 볼 수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체제를 제안하며 통합의 초석을 다지려 했으나, 보육계가 기관 존립 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어지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유아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여성계와 보육계의 반대 및 임기 말 동력 상실로 실질적 결실을 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보육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보편적 보육의 기틀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환원함으로써 2024년 6월 교육부로 이관되기 전까지의 ‘교육부(유치원)-보건복지부(어린이집)’ 이원화된 경로 의존성이 지속되게 되었다(송치숙, 박종배, 2019; 이정욱 외, 2018).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내용적 통합은 일부 진전되었으나, 관리 부처와 재정 지원 방식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교사 처우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선포하고, 2023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함으로써 중앙 부처 차원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실현하였다(교육부, 2024; 송치숙, 박종배, 2019).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은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역사적인 제도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변화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제1차 중장기 계획의 한계가 보여주듯, 유보통합 역시 과거의 경로의존적 모순을 반복하는 외형적 공식화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표 4> 참조).

          
            <표 4>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항목
                	기존 체제
                	유보통합 이후(2026년 예정)
              

            
            
              	관리 부처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 일원화
            

            
              	기관 명칭
              	유치원, 어린이집
              	(가칭)통합 유아학교
            

            
              	자격 체계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이원화
              	단일 교사 자격 기준 신설
            

            
              	입학 절차
              	처음학교로, 입소대기 별도 운영
              	단일 통합 입학 시스템
            

            
              	재정 지원
              	교육비, 보육료 차등 지원 가능성
              	동일 기준의 통합 지원금 적용
            

          

          
            
              출처: <영유아교육·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 교육부(보고서 재구성)
            

          

          

        

      

      
        2)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변화 
        
          (1) 임금 체계의 이원화와 처우의 서열화
          보육 공식화에 따른 노동 조건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설 유형 및 법적 지위에 따른 임금 체계의 이원화이다. 이는 어린이집 내부의 설립 유형 간 격차와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위 격차라는 두 층위에서 나타난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 관할의 ‘교원’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호봉제 급여를 보장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놓여왔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되어 왔다(서영미, 2023). 이러한 신분적 차이는 보육교사의 노동을 공적 가치가 아닌 민간 시장의 임금 논리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반면(김경숙, 이성희, 2025),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개 지자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므로 보육교사는 민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김은영, 권미경, 조혜주, 2012; 송선이, 2020).

          어린이집 내부의 임금 격차 또한 크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제)을 적용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300.7만 원)와 민간(257.2만 원)·가정어린이집 교사(249.2만 원)의 월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러한 임금 체계의 분절은 현장에서 ‘경력의 역설’이라는 비합리적 관행을 고착화시켰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호봉 교사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채용 시 의도적으로 경력 삭감을 요구하는 등 숙련된 노동력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영, 김수정, 2021). 정부는 처우개선비 지급,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이는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은 채 기존 구조 위에 새로운 지원 제도를 덧붙이는 층화의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시설 유형 간 임금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2015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233.4만 원), 사립 유치원(201.3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210.4만 원), 민간 어린이집(163.4만 원)으로 나타나, 동일한 교육·보육 과정을 수행함에도 소속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차등 평가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2) 전문성 담론과 관료적 통제의 모순
          보육 공식화의 가장 두드러진 역설은 전문성 담론의 강화와 노동 자율성의 침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보육교사 자격 제도를 국가 자격 체계로 격상시킨 사건이다. 과거 민간 단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위탁되어 발행되던 자격증을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국가 자격증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직접 발급·관리하게 되었고, 1·2·3급의 승급 체계와 보수교육을 제도적으로 정교화하였다(서문희 외, 2005). 이는 보육교사를 ‘시설 종사자’에서 법적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로 공인한 조치였으나, 현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는 관료적 관리 체계가 심화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김혜인, 2012).

          2006년 본격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현, 평가제)는 보육 환경과 운영 전반을 표준화하여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평가인증제는 실질적 운용 방식이 현장 교사의 자율적 보육 실천에서 지표 달성을 위한 서류 관리 중심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공식화가 노동 과정을 재편하는 구체적 기제가 되었다. 보육 계획안, 관찰 기록, 안전 점검표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서류 작업은 일상적인 초과 근무를 유발하며 노동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결국 전문성 담론을 매개로 한 공식화는 교사가 실질적인 교육 활동보다 ‘보여주기식’ 기록 활동에 매몰되게 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았다(이은영, 2019).

        

      

      
        3) 공식화에 따른 보육 노동의 변화
        
          (1) 경로의존적 시장화와 보육노동 불평등의 재생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보육 공식화는 민간 의존적 경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못한 채,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육 노동의 서열화는 단순한 임금 격차의 문제를 넘어, 보육교사의 법적 신분, 직업 정체성, 사회적 인정이 복합적으로 위계화되는 방식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아이사랑플랜을 통한 전환(Conversion)은 보육 노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가 보육 서비스의 ‘소비자’로 위치 지어지면서, 어린이집의 존립과 교사의 고용 안정은 학부모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이은영, 2019). 이는 보육교사를 전문적 교육 노동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위치 지우는 권력관계의 재편을 수반하였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원아 모집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이은영, 2019), ‘스마트 알림장’인 키즈노트는 실시간 소통이라는 편리함 이면에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고 게시글을 작성해야 하는 ‘디지털 노동’을 부가하였다(박으뜸, 최인이, 2023).

          이러한 시장화된 공식화의 구조는 보육노동의 서열화를 두 방향에서 심화시켰다. 첫째,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 위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는가’라는 제도적 인정의 위계를 반영한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지위 격차는 ‘교원’과 ‘근로자’라는 법적 신분의 차이로 고착되어,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노동 가치를 부여받는 구조적 불평등을 낳았다. 결국 민간 의존적 경로 위에 시장화 기제가 덧씌워지는 층화의 반복은, 보육 노동의 공식화가 노동 조건의 실질적 상향 표준화로 이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공식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2) 전문직화 담론과 노동 과정의 모순적 재편
          보육 공식화의 또 다른 구조적 모순은 전문성 담론의 강화가 역설적으로 과도한 보육 노동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보육교사를 ‘전문 교육자’로 공인하면서도, 그 전문성을 자율적 교육 실천이 아닌 표준화된 지표 달성과 행정 서류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역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 첫째, 행정 노동의 과잉화이다.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3시간 21분을 행정 업무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 준비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김영, 김수정, 2021). 특히 평가 기간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서류 작업으로 인해 사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제도의 본질인 보육의 질 개선보다는 행정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윤정향 외, 2021).

          둘째, 교육 노동의 인지적 과부하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을 표방하며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교사의 인지적 노동 부하를 가중시켰다(민현지, 2021). 과거의 정형화된 지도서에서 벗어나 유아의 놀이 맥락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역할은 교사에게 고도의 전문적 역량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이진선, 2023). 그러나 이 요구는 행정 노동의 경감 없이 추가된 것으로, 교사는 영유아의 생리적 욕구를 돌보는 업무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놀이 주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중적 책무성에 시달리고 있다(정연주, 최지영, 2021; 민현지, 2021).

          셋째, 감정 노동의 심화와 CCTV 통제에 따른 소진이다. Hochschild(1983)가 감정 관리(Emotional Management)의 상품화로 정의한 감정 노동의 심화와 결합하여, 보육교사들은 공적 사명감과 시장적 서비스 노동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만성적인 직업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이은영, 2019).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명분으로 의무화된 CCTV는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는 사회적 불신을 고착시켜, 교사들은 아이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훈육 시에도 카메라를 의식하는 ‘방어적 돌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시적 감시는 전문가로서의 자율적 판단을 침식하는 동시에, 보육교사가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보다 ‘감시받는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혼란을 낳는다(이은영, 2019).

          요컨대 전문성 담론의 역설은, 국가가 보육교사를 전문 교육자로 호명하면서도 그 전문성의 내용을 행정 서류와 지표 달성으로 채움으로써, 보육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소진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돌봄노동의 공식화가 노동 주체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보다, 제도적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불완전한 공식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

        

        
          (3) 돌봄·교육 이분화의 심화와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 갈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 공식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교육의 이분화 구조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보육노동의 사회적 저평가(Undervaluation) 구조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돌봄·교육 이분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신분 차이를 통해 구조화되었다. 동일한 누리과정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교육 노동과 돌봄 노동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서영미, 2023). 이러한 법적 구분은 보육을 교육보다 하위에 위치시키는 전문성의 위계화를 초래하였으며(조부경 외, 2022), 어린이집 교사 스스로를 교육 전문가보다 ‘복지 서비스 종사자’ 혹은 ‘돌봄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이 되었다(김길숙, 2016).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육교사는 2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직업 정체성-모성적 돌봄자, 권리 주체로서의 노동자, 전문 교육자-이 경합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문 교육자’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성적 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열악한 노동 조건이 맞물리면서 ‘권리 주체로서의 노동자’ 정체성마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주로 임금이나 노동 환경 같은 생존권적 근로 조건 측면에서 인식하는 반면, 유치원 교사는 교육권이나 교사 인권 같은 전문직적 권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데(구은미, 정혜영, 2016), 이는 보육교사가 교육의 질을 고민하기에 앞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이진선, 202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구조 역시 공식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영아(0-2세)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유, 기저귀 갈기, 낮잠 지도 등 밀도 높은 돌봄 업무는 교육적 가치보다 단순한 신체적 수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김은영 외, 2012), 이는 보육교사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England, Budig, & Folbre(2002)가 지적하듯, 돌봄 노동은 여성 집중 직종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격 체계의 공식화만으로는 이러한 젠더화된 저평가 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실제로 영아교사는 아이의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내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개별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고도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제도적으로 보육이 교육과 분리되어 복지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전문성’이 아닌 ‘상냥함’이나 ‘인내심’ 같은 개인적 성품의 영역으로 환원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손난희, 2017).

          Tronto(1993)가 ‘돌봄의 정치(Politics of Care)’에서 주장한 바처럼,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는 단순한 제도적 조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보육의 공식화가 보육교사를 ‘전문 교육자’로 호명하면서도 실질적인 처우와 사회적 인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간극은, 결국 젠더화된 돌봄 노동의 저평가 구조가 공식화 과정에 내재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완전한 공식화’의 핵심 증거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분석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보육이 공적 제도 내로 편입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고, 보육의 공식화 과정이 보육노동의 성격과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보육의 공식화는 급속한 산업화·근대화 속에서 외형적 팽창과 내적 모순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공식화(Incomplete Formalization)’의 경로를 밟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불완전한 공식화’는 법적 공식화의 선언이 실질적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메커니즘-즉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라는 경로의존성이 공식화의 각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포착하는 분석 개념으로 제안된다. 이 개념은 보육에 국한되지 않고,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가사노동자 등 광범위한 돌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가 분석한 두 국면의 제도 변화는 하나의 공통된 인과 구조로 종합된다. 각 국면은 결정적 분기점에서의 선택이 층화(Layering) 또는 전환(Conversion)이라는 점진적 변화의 양식을 취하고, 그 결과가 경로의존성을 통해 다음 국면으로 고착·전달되는 구조를 공유한다.

      제1국면(태동기-2000년대 초반)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탁아’라는 구호적(救護的) 개념을 ‘보육’이라는 권리 기반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보육교사를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노동자로 공인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산업 자본 축적을 우선시한 국가 발전 전략 속에서 형성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해체하지 못한 채 그 위에 공적 자격·전달체계를 덧붙이는 층화에 그쳤다(김혜인, 2012). 국가가 보육의 공공성을 선언하면서도 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민간에 위임하는 잔여적(residual) 복지 패러다임(Esping-Andersen, 1990)은,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조건으로 다음 국면에 전달되었다.

      제2국면(2000년대 중반-현재)은 저출산 위기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편적 보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확충과 기본보조금 등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이미 고착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해체하지 못한 채 그 위에 재정 지원을 덧붙이는 층화에 머물렀다. 이어 2009년 ‘아이사랑플랜’은 지원의 초점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겨, 학부모 바우처를 통해 시장의 선택 기제에 보육의 질 관리를 위임하는 전환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 변화는 개별 정권의 이념적 성격으로 환원되기보다,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경로에 관한 상이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두 선택 모두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기존 구조 자체는 바꾸지 못하였고, 그 결과 민간 의존 경로는 해체되지 않은 채 층화와 전환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되었다. 2012년 누리과정을 통한 보편적 보육으로의 이행 역시 이 경로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를 소비자로 위치시키는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식화는 명(明)과 암(暗)의 양면을 지닌다. 긍정적 측면에서 공식화는 보육노동을 역사적으로 가시화하고 법적 보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보모’에서 ‘보육교사’로의 명칭 변경과 국가 자격 체계의 수립은 보육을 단순한 모성적 봉사가 아닌 전문적 교육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정욱 외, 2018). 인건비 국고 지원의 확대와 처우개선비 지급, 그리고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관리 체계의 정비는 보육교사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의 한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임금 체계의 이원화와 처우의 서열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간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며, 이러한 격차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같은 층화 방식의 정책 개입이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둘째, 평가제와 CCTV 의무화로 대표되는 관료적 감시·통제 체계가 강화되었다. 보육일지, 관찰기록, 안전점검표 등 수십 종의 서류 작성 의무는 보육의 본질적 가치인 아동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침식하는 소외된 노동을 낳았다. 이는 관리 체계가 강제한 감정 노동의 심화와 결합하여, 보육교사들이 전문성과 복지서비스 노동자의 역할 사이에서 만성적인 직업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셋째, 돌봄노동의 사회적 저평가(undervaluation)가 공식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본 연구가 5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돌봄과 교육의 제도적 이분화는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돌봄 노동을 개인적 성품의 영역으로 환원함으로써 저평가 구조를 재생산하였다. England 외(2002)가 지적하듯, 돌봄 노동은 여성 집중 직종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격 체계의 공식화만으로는 이러한 젠더화된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가 자격 체계의 정비와 같은 제도적 조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돌봄을 여성의 자연적 역할로 간주해 온 사회적 가치 인식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40여 년에 걸친 이원화된 보육 제도의 분절을 종식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이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조부경 외, 2022).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이 시사하듯, 행정 체계의 통합이 보육노동 조건의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앞서 확인한 경로의존성의 논리에 따르면, 행정 통합이라는 분기점에서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와 이원화된 임금 체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보통합은 과거의 변형을 반복하는 또 하나의 불완전한 공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Daly & Lewis(2000)가 사회적 돌봄(social care) 개혁에서 강조하였듯, 돌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서비스 수요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제도의 중심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보통합이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을 ‘복지 서비스 종사자’가 아닌 ‘전문 교육자’로 실질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처우의 상향 표준화와 노동 과정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구조적 개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 보육 공식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것은 보육에 국한된 함의를 넘어선다. 돌봄의 공식화는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그 노동에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권력과 정의의 문제이다(Tronto, 1993). 이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온 돌봄이 공적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이 곧 젠더화된 노동의 가치가 국가·시장·가족의 권력관계 속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거시·중범위적 제도 분석과 노동 주체가 겪는 미시적 결과를 하나의 논문 안에서 다루면서, 각 층위 간의 정합성을 모든 국면에서 동일한 밀도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과 권력관계를 분석에 포함하면서도, 각 시기 보육 정책의 방향을 좌우한 행위자 집단, 곧 각 정부 부처, 시설장 및 교사 단체, 학부모 등의 협상과 갈등, 전략 등을 미시적으로 실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두 방향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첫째, 민간 의존적 공식화가 개별 보육교사의 노동 경험과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질적 연구이다. 둘째, 각 제도 변화의 국면에서 각 정부 부처, 시설장 및 교사 단체, 학부모 등 행위자 집단의 조직화와 권력관계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좌우했는지를 실증하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이다. 이 두 과제는 본 연구가 밝힌 제도적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을,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또 형성해 온 노동 주체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돌봄노동 공식화 연구를 심화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유보통합과 돌봄 영역의 폭넓은 제도적 재편이 보육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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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2005년 보육통계(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총 28,367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5.2%, 민간 보육시설 48.5%, 가정 보육시설 40.0%, 법인 보육시설 5.3% 등의 비율을 차지한다. 아동수 기준(총 1,221,006명)으로 는 국·공립 보육시설 9.9%, 민간 보육시설 60.9%, 가정 보육시설 15.7%, 법인 보육시설 12.1% 등의 비율을 차지한다.
      

    

    

  
    
      References
      
        
          	
          	
        

        
          	
            
              1. 
            
          
          	강복화 (2024). 보육업무강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탐색. <사회과학리뷰>, 9(3), 333-356.
        

        
          	
            
              2. 
            
          
          	강영욱 (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11, 293-332.
        

        
          	
            
              3. 
            
          
          	강현구·이순형 (2014).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 제도 비교연구. <아시아리뷰>, 4(1), 139-167.
        

        
          	
            
              4. 
            
          
          	교육부 (2024). <영유아교육·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세종: 교육부.
        

        
          	
            
              5. 
            
          
          	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유보통합 추진 방안>.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6. 
            
          
          	구은미·정혜영 (2016).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사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6, 1-27.
        

        
          	
            
              7. 
            
          
          	김경숙·이성희 (2025). 공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분석에 따른 교사의 인식 및 교사 지원 방안 탐색. <유아교육연구>, 45(1), 251-282.
        

        
          	
            
              8. 
            
          
          	김근진·문무경·조혜주 (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9. 
            
          
          	김길숙 (201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 10(1), 31-47.
        

        
          	
            
              10. 
            
          
          	김영·김수정 (2021). 팬데믹 시대의 보육노동 - 오래된 불평등과 새로운 위험. <페미니즘연구>, 21(2), 39-86.
        

        
          	
            
              11. 
            
          
          	김은설 외 (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2.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 (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3. 
            
          
          	김은영·권미경·조혜주 (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14. 
            
          
          	김혜인 (2012). 보육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희영 (2024).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 탐색. <스칸디나비아연구>, 33, 109-140.
        

        
          	
            
              16. 
            
          
          	나은경·오경희 (2016).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법 재조명: 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23(1), 183-200.
        

        
          	
            
              17. 
            
          
          	민현지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8. 
            
          
          	박경자·황옥경·문혁준 (2013).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513-538.
        

        
          	
            
              19. 
            
          
          	박으뜸·최인이 (2023). 보육교사의 노동경험과 감정노동: 대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95-224.
        

        
          	
            
              20. 
            
          
          	박은미·김소라 (2016).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1. 
            
          
          	박은혜 (2003).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22. 
            
          
          	박은혜·장민영 (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교육과학연구>, 45(1), 149-180.
        

        
          	
            
              23. 
            
          
          	백선희 (201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육재정 분담 쟁점 분석: 영아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5(1), 299-334.
        

        
          	
            
              24.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이사랑플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5. 
            
          
          	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26. 
            
          
          	보건복지부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세종: 보건복지부.
        

        
          	
            
              27. 
            
          
          	보건복지부 (202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세종: 보건복지부.
        

        
          	
            
              28.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29. 
            
          
          	서문희·박지혜·최진원 (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 서울: 여성부.
        

        
          	
            
              30. 
            
          
          	서영미 (2023).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_ECEC) 통합에 대한 정책적 고찰. <정책개발연구>, 23(2), 331-367.
        

        
          	
            
              31. 
            
          
          	손난희 (2017). ‘돌봄’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전문성 탐색. 아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32. 
            
          
          	송선이 (2020). 보육교사 노동권 침해에 대한 노조활동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33. 
            
          
          	송치숙·박종배 (2019). 분리와 통합의 측면에서 본 근대 이후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교육사학연구>, 29(1), 31-52.
        

        
          	
            
              34. 
            
          
          	안미영 (2012). 변화하는 케어-타임 다이아몬드: 한국의 21세기 사회적 돌봄의 확대. <한국사회정책>, 19(2), 137-161.
        

        
          	
            
              35. 
            
          
          	양미선·김동훈·최윤경 (2018).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36. 
            
          
          	여성가족부 (2006).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서울: 여성가족부.
        

        
          	
            
              37. 
            
          
          	유희정 (1999).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평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38. 
            
          
          	유희정 (2004). <보육정책의 전망 그리고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39. 
            
          
          	유희정·이미화 (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0. 
            
          
          	윤정향·마경희·노대영 (2021).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 연구>.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1. 
            
          
          	이미화·여종일·엄지원 (2012).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42. 
            
          
          	이영수 (2004).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43. 
            
          
          	이은영 (2019). 보육교사의 일 조직화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44. 
            
          
          	이정욱·류승희·임수진 (2018). 정권별 유보통합 관련 사회적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82년에서 2016년 사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2), 469-500.
        

        
          	
            
              45. 
            
          
          	이진선 (2023). 유급 노동으로서의 아이 돌봄 수행과 의미: 보육교사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46. 
            
          
          	정연주·최지영 (2021). 2019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 놀이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1), 195-205.
        

        
          	
            
              47.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2013).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81-405.
        

        
          	
            
              48. 
            
          
          	조부경·고영미·임수진 (2022).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42(6), 571-594.
        

        
          	
            
              49. 
            
          
          	하연섭·유영미 (2017).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 제도주의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26(4), 227-253.
        

        
          	
            
              50. 
            
          
          	Assaad, R., & Krafft, C. (2013).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employment in Egypt: 1998-2012 (Economic Research Forum Working Paper No. 805). Cairo: Economic Research Forum.
        

        
          	
            
              51. 
            
          
          	Collier, R. B., & Collier, D. (1991). Shaping the political aren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52.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https://doi.org/10.1111/j.1468-4446.2000.00281.x]
		
        

        
          	
            
              53. 
            
          
          	England, P. (2005). Emerging theories of care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381-399.
			[https://doi.org/10.1146/annurev.soc.31.041304.122317]
		
        

        
          	
            
              54. 
            
          
          	England, P., Budig, M., & Folbre, N.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4), 455-473.
			[https://doi.org/10.1525/sp.2002.49.4.455]
		
        

        
          	
            
              55. 
            
          
          	Engster, D. (2007). The heart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214358.001.0001]
		
        

        
          	
            
              56.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177/095892879100100108]
		
        

        
          	
            
              57. 
            
          
          	Fairchild, N., & Mikuska, E. (2021). Emotional labour, ordinary affects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er. Gender, Work & Organization, 28(3), 1177-1190.
			[https://doi.org/10.1111/gwao.12663]
		
        

        
          	
            
              58. 
            
          
          	Fioretos, O., Falleti, T. G., & Sheingate, A. (Eds.). (2016).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662814.001.0001]
		
        

        
          	
            
              59. 
            
          
          	Hall, P. A., & Taylor, R. C. 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 936-957.
			[https://doi.org/10.1111/j.1467-9248.1996.tb00343.x]
		
        

        
          	
            
              60.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1. 
            
          
          	ILO. (2015).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o. 204): Workers' Guid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62. 
            
          
          	ILO. (2025a). Innovative approaches to addressing informality and promoting the transition to formality for decent work (ILC.113/Report VI).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63. 
            
          
          	ILO. (2025b).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formality for decent work and social justice (Policy Brief).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64. 
            
          
          	ILO. (2025c). Synthesis review of ILO evaluation reports on formalization interventions undertaken between 2018 and 2024.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65. 
            
          
          	Karila, K., & Kinos, J. (2012). A Finnish viewpoint on professionalis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6(2), 210-223.
			[https://doi.org/10.1080/13502930802141634]
		
        

        
          	
            
              66. 
            
          
          	Mahoney, J., & Thelen, K. (Eds.).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6414]
		
        

        
          	
            
              67. 
            
          
          	Marsh, C. L. (2014). Legislating the private sphere: Analyzing the passage of the Illinois 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 (Bachelor's thesi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68.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9.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8678]
		
        

        
          	
            
              70.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https://doi.org/10.2307/2586011]
		
        

        
          	
            
              71. 
            
          
          	Pierson, P., & Skocpol, T. (200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n I. Katznelson & H. V. Milner (Eds.), Political science: State of the discipline (pp. 693-721). New York: Norton.
        

        
          	
            
              72. 
            
          
          	Rosaldo, M. (2021). Problematizing the “informal sector”: 50 years of critique, clarification, qualification, and more critique. Sociology Compass, 15(9), e12914.
			[https://doi.org/10.1111/soc4.12914]
		
        

        
          	
            
              73. 
            
          
          	Steinmo, S., Thelen, K., & Longstreth, F. (Eds.).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8125]
		
        

        
          	
            
              74. 
            
          
          	Thelen, K. (1999).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369-404.
			[https://doi.org/10.1146/annurev.polisci.2.1.369]
		
        

        
          	
            
              75. 
            
          
          	Thelen, K. (2003).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J. Mahoney & D.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pp. 208-2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3963.007]
		
        

        
          	
            
              76. 
            
          
          	Thelen, K., & Steinmo, S.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 Steinmo, K. Thelen, & F.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pp. 1-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8125.002]
		
        

        
          	
            
              77.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OEBPS/images/big_37_3.jpg
R BT
1SS 1976-2984 (Print)
1SN 2713-9891 (Online)

ARl

| Bt

bbb e
> 20264 H37H 3%

22 -2 28 33vE 21 LExel UKklel N3 BIRY HRBLNATNCON-2020) SUEYEN
ZBE 1 HE savEe 5N OIS FUY BN N Aysl ZuAAE B

P ME Ol 8P ks B HRLES O HANZIY SRS Al 2

BB O OF xmAR: Hoiel s sor-AafEl Xl SRR ek 29 Y sl 2

D CHE TS F A K NSRS HRARAAS OIS ARSXIAN R 2B A U
2RUIENE 2l 230 Ui

U2 329 3 xgeio Spe, HRAN, Rel W S xrll B onnat
9l % 5 ous 78 wel Sunse 3 e Ao
017 8] 2 5.1 0] OF 2} wooil ol woiuelat 99| 0 ol 5 A iseis) 28 ez

B0/ - E B RRUXNEH AR WA A AR TS SN
semg Saoe

013 el-2 8 & el i upBsEUoRMEl ESAR Uy o

BT 2R ol BT AN AIAHOD 0JRSE KRS el KRR

5 R 7h 4 M B e S 0o USINES B Ko 2K

A el BuKe MY oigxis 48 Fu aH 97

HHO-& 8 M s dmga waE 0i8H mai90) BREY A

UTME -t & F VOSower 71 A RUQITEE 34 APEY U2 WAL FHUH A BN

SHrstn Atsjarsass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cnuiss/50241/JSS_2026_v37n3_63_f001.jpg
O ©

=T (=T
sy uy Asrn
L)
/R /g RE
. e
89 34810 80334
Hey . [CEeR o] ‘ (9REHL HATE
oM e % 71E)
- e

588 BR5E
(B8, HANE. B (=582, 1VIE. BH






